숙련 형성 체제에 대한 동학적 접근: 이론적 탐색 by 최영섭
Working Paper 2007-1
 숙련 형성 체제에 대한 동학적 접근 
- 이론적 탐색
최 영 섭 
2007.  4.  
              
Working Paper 2007-1
숙련 형성 체제에 대한 동학적 접근 
- 이론적 탐색1) 
최 영 섭 2)
< 목 차 >
Ⅰ. 머리말 ·····································································1
Ⅱ. 신고전파 접근의 한계: 시장 실패의 내재성 ·········2
Ⅲ. 신제도학파의 숙련 형성 체제 논의 ······················ 6
Ⅳ. 숙련 형성 체제의 변화: 동학적 분석 ················ 20
Ⅴ. 맺음말: 실증 연구를 위한 이론 틀의 모색 ······· 37
   참고문헌 ································································47
  숙련 형성에서 구조적 시장 실패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 메카니즘 만으로는 
사회적 최적성이 달성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 이외의 제도들이 
숙련 형성에서 갖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와 관련하여 비시장적 제도의 중요성과 이들 사이의 체계적 연관성을 강
조하는 신제도학파 숙련 형성 체제 논의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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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향후 정책적 개입 방향 모색에 필요한 이론적 시사점들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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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경쟁력있는 인적자원의 확보가 한 사회의 성장과 복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현자의 돌’(philosopher's stone)과 유사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 즉 
‘지식노동자’의 풍부한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평생학습을 통해 고
용가능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글로벌 경제의 경쟁 압력에 대처하는 한편,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균열을 막아내는 요체라는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이러
한 주장이 갖는 긍정적 측면을 수용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 과연 자본주의 임노동 관계를 전제할 때 그러한 
현실화 과정이 사회 구성원 사이의 의견 일치를 통해 순조롭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실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과정에는 개인, 
기업, 교육훈련기관이라는 3개의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하게 된다. 이들 사이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배울 것인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그 결과의 활용은 어찌될 것인지의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
된다. 이러한 점에 대한 인식은 인적자본의 축적 및 활용, 혹은 숙련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제도적 틀(institutional framework)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원자화된 개별 주체의 개별적 극대화 행동을 핵심 원리로 하는 시장
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지, 아니면 시장 이외의 다른 
제도들을 통해 그러한 과정이 조율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문제이다. 이는 이론
적으로 시장과 시장 이외의 제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시장 이외의 제도적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혹은 시장 이
외의 제도들이 시장의 작동에 필수적인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인적자본의 축적 및 활용, 혹은 숙련의 공급과 수요의 조절 시스
템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시장과 비시장적 제도들의 
관계에 대한 제도주의적(institutionalist) 입장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특히 이들
의 주장 중 숙련의 수급 조절 시스템에 대한 정태적 설명 혹은 다양한 유형화 
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보다는 그러한 시스템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처럼 정태적 유형화보다 동태적 변화에 보다 관심을 기
울이는 것은 실천적, 정책적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숙련 수급 조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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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시장 이외의 제도에 대한 ‘최소주의적’(minimalist) 입장을 취하는 신고전파 인
적자본이론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이어 신제도주의 숙련 형성 체제
(neo-institutionalist skill formation regime) 논의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검토한
다. 특히 숙련 형성 체제의 동학적 변화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
본 후, 이들 논의에서 새롭게 추출할 수 있는 이론적 쟁점들을 요약해 본다.  
Ⅱ. 신고전파 접근의 한계: 시장 실패의 내재성 
  숙련 형성 및 활용에서의 사회적 제도의 역할과 관련하여 신고전파와 제도학
파 접근 사이의 기본적 차이는 시장과 비시장적 제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 
문제이다. 즉 신고전파는 개별 주체의 합리적 행동으로부터 사회 전체의 자원 
배분 최적성 달성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반면, 제도학파의 경우 시장 메카니즘 
자체가 비시장적 제도의 존재를 반드시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신고
전파 관점에서도 시장 실패 교정을 위한 정부 개입과 같은 비시장적 제도의 필
요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시장의 효율적 조정 기능이 전제되는 한 시장 이외의 
제도들은 최소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된다. 반면 신제도학파의 경우에는 예
외적인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의 존립을 위해 비시장
적 제도들이 항상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신고전파 인적자본 이론의 단순화된 설명에서 
숙련의 형성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숙련의 수익을 전제로, 개별 기업과 개별 
근로자(미래 혹은 현재)들의 숙련 형성에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개별적 합리
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경쟁적 시장 조건 하에서 숙련에 대한 완전한 정보
가 주어지면 개별 주체들의 개별적 의사결정은 숙련 형성에서의 비용과 편익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며 사회적으로 최적의 숙련 형성 투자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인적자본 형성 과정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이후 경제 발전에서 인적자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이론적, 정책적 
관점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신고전파 인적자본 이론의 이론적, 경험적 기여가 결코 적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단순한 형태의 인적자본 이론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 또한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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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어져 왔다. 이러한 비판은 첫째, 인적자본 투자에서의 시장 실패와 그로 
인한 집합적 사회적 최적성의 달성 실패, 둘째, 인적자본 투자에 필요한 초기 
조건의 불균등성과 그로 인한 불균형의 지속 문제로 나눠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인적자본 투자에서의 시장실패는 소위 ‘통용가능한 숙련’(transferable 
skill), 그리고 숙련 시장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한다. 우선 ‘통용가능한 숙련’은 
Becker의 일반숙련과 기업특수숙련 구분에 더하여, 그러한 양 극단의 중간 쯤
에 위치하는, 산업 혹은 직업 차원에서 두루 활용 가능한  숙련을 의미한다
(Stevens, 1996). 이러한 통용 가능한 숙련의 존재는 사실 현실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병희 (2005), 최영섭․최희선 (2004)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가 특정 산업 내에서 기업과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는 산업 특수적 숙련
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통용가능한 숙련의 존재는 숙련 형성에 외
부성(externality) 문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특정 산업 혹은 특정 직업에 
한하여 여러 기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러나 일반숙련과 같이 모든 기업에서
는 사용될 수 없는 숙련의 경우, 그러한 숙련 형성에 투자하지 않은 기업의 ‘밀
렵’(poaching)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한, 기업과 근로자 
모두 그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통용가능한 숙련의 존재를 가정
하면, 시장 메카니즘만으로 사회적 최적 수준의 숙련 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Acemoglu and Pischke는 숙련 시장 내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등과 같
은 시장의 불완전성을 강조한다. 그러한 시장 불완전성의 구체적인 예로  
Becker의 예측과 달리 일반숙련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뤄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이들은 일반숙련의 투자 결과에 
대해 다른 기업이 완벽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성, 특정 종류의 노
동에 대한 수요독점적 성격, 기업특수숙련의 형성 과정 자체가 일반숙련의 형
성 과정과 분리되지 못하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Acemoglu and Pishcke, 
1999, 1998; Francis, 2000).3) 
  한편 숙련 시장의 불완전성은 기업의 일반숙련 투자를 이끌어 내는 요인일 
수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숙련 투자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예
3) 이러한 주장도 현실에서 관찰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잘 설명해 준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근로자의 일반숙련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기업들이 노동시장에서 사실상의 수요독점력을 발휘하면
서 근로자에 대한 일반숙련 투자가 손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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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숙련 투자 성과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
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의 일반숙련 투자도 제대로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
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일반숙련에 대한 투자
를 실시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만약 이러한 상황들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
면 숙련 형성에서의 시장 실패는 더 이상 우연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4) 
  둘째, 인적자본 투자에 필요한 자본, 정보 등이 모든 기업과 근로자에게 고르
게 사전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개별적 투자 결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숙련 형성에서의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숙련 형성에 
필요한 정보와 자금을 충분히 확보한 근로자들과, 그렇지 못한 근로자들 사이
에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방식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즉 정보와 자금을 충
분히 확보한 근로자들은 개별적 대응을 통해 숙련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
지만,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들은 숙련을 높여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 결과는 숙련 형성의 계층간 혹은 집단간 불균형으로 나
타날 것이며, 이는 다시 교육 격차의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재생산을 통해 사
회적 불균형을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의미에서의 시장 실패 혹은 시장 메카니즘의 한계가 단순히 
일회적 혹은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존재한
다면 그에 대한 항상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된다. 숙련 형성에서의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비시장적 제도들은 예를 들어 통용가능한 숙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담금 시스템 (Booth and Snower, 1996), 혹은 시장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보 인프라의 확충, 금융 제약 완화를 위한 각종 
대부 제도의 고안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한 문제는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개별적 조치들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조치들을 둘러싼 폭넓은 사회경제적 여건들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금융 제약 완화를 위한 대부 제
도를 도입하는 경우 현존하는 신용 평가 시스템의 특성, 금융 기관의 행태, 나
아가 금융 이외의 사회적 제약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개별적 제약에 대한 개별적 대응 방안들은 그것들이 보다 폭넓은 사회
4) 물론 실제 시장실패의 정도는 구체적인 생산물 시장, 노동시장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통용가능한 숙련의 존재로 인한 시장 실패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 하에서 이들 기업의 수요 독점력이 충분하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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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맥락 속에서 그 유효성이 검토되고 보완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효과를 발
휘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폭넓은 사회경제적 여건들에 대한 고려는 결국 정치적 의제 설정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점은 추상적으로 ‘모든 사람의 숙련 향상
이 필요하다’는 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한된 사회적 재원을 어느 분야에 상
대적으로 집중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두드러지게 된다. 예를 들어 
첨단 분야의 고숙련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중견 숙련 인력
의 풍부한 공급에 초점을 둘 것인지, 혹은 아예 사회적 취약계층의 숙련 향상
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인지에 따라 그 사회적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Thelen (2004)은 독일 혹은 일본 등의 ‘조절 시장 자본주의’가 
저숙련 근로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며,5) Crouch et al. 
(1999)은 미국에서 IT 분야 등에서의 고숙련 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숙련 
육체노동 일자리와 저숙련 비육체노동 일자리의 ‘공동화’로 인해 소득 불평등
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6) 이러한 점들은 숙련 향상의 추상적 의의와 
상관없이, 그 구체적 전략에 대한 모색은 단순히 비용 효율적 관점에서 재단될 
수 없으며, 사회적 발전 경로에 대한 의사결정, 나아가 그러한 결정을 현실화하
는데 필요한 다양한 여건들에 대한 이해를 전제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숙련의 형성 및 활용에 대한 논의는 협애한 교육훈련 정책의 영역으
로 제한될 수 없으며, 시장 메카니즘 이외의 비시장적 제도들을 포괄하는 폭넓
은 관점 하에서 전개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숙련 형성의 구체적 전략에 
대한 모색이 정치사회적 의제 설정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러한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숙련의 형성 및 활용에서 
시장 및 비시장적 제도들의 연관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하
여, 시장의 존재가 비시장적 제도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이러한 제도들의 독특
한 접합 혹은 배열이 각국 자본주의의 특유성을 규정한다는 신제도학파의 주장
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된다. 
5) 조절 시장 자본주의(coordinated market economy)는 Hall and Soskice (2001)의 분
류에 따른 것으로, 시장 메카니즘 이외의 기업간 네트워크 혹은 조합주의적 틀을 
통해 사회적 이해관계가 조절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6) 이와 마찬가지로 Brown et al. (2001)도 숙련 수요의 차별성이 각국 고용 구조에서
의 차별성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그 구체적인 예로 미국 서비스 산업 성장 과
정에서 저숙련 저임금 노동력의 확대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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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제도학파의 숙련 형성 체제 논의
1. 신제도학파의 기본 특징
  신고전파 인적자본 이론과 달리, 숙련 형성에서 시장 이외에 비시장적 제도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신제도학파의 숙련 형성 체제(skill formation 
regime) 논의에서 두드러진다. Wolfgang Streeck, Peter Hall, David Soskice, 
Pepper Culpepper 등으로 대표되는 신제도학파에서는 신고전파와 달리, 한 사
회에서의 숙련 공급 및 수요를 ‘비시장적 제도들의 배열’(non-market 
institutional arrangement) 속에서 이해한다.7) 즉 Karl Polayni의 ‘시장은 비시
장적 제도를 필요로 한다’는 주장, 혹은 Durkeim의 ‘사회 내에서의 경
제’(economy in society)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시장 메카니즘 자체가 비시장적 
메카니즘의 존재를 전제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8) 
  즉 순수한 시장 메카니즘의 작동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시장 이외의 비시
장적 제도들의 개입이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 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
인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신제도학파적 입장에서는 비시장적 제도들의 존재가 
시장 메카니즘 자체의 작동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 기제가 된다.9) 나아가 시장
과 비시장적 제도들이 결합되는 방식의 특유함이 자본주의의 다양한 모델들, 
즉 ’(자유주의적 혹은 조절된) 시장경제 모델‘(Liberal/Coordinated Market 
Economy, LME/CME, Hall and Soskice, 2001), '사회적 생산 시스템' (Social 
System of Production, SSP, Hollingsworth and Boyer, 1997) 혹은 ’조절 양식‘ 
7) 숙련 형성 체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이들 이외에, Crouch and Streeck (1997)이 
‘신제도학파’로 분류하는 것은 Christian Berggren, Ronald Dore, Ulrich Jürgens, 
Mari Sako, Rogers Hollingsworth 등을 포함하고 있다.  
8)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예컨대 Hollingsworth and Boyer (1997)가 ‘(사회 속에서의) 
제도들의 내재성’(the embeddedness of institutions)이라는 표현을 저서의 부제로 
사용하는 것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Polayni의 입장을 주로 인용하는 것은 Boyer 
and Hollingsworth (1997), Durkeim의 입장에 주로 의존하는 것은 Streeck (1997)을 
참조. 
9) 이에 대한 비유로 Streeck (1997)은 핵반응로의 경우를 들고 있다. 즉 핵반응로 안에
서 플라즈마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핵반응이 생산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핵반
응을 특정 장소에 한정되도록 하는 강력한 ‘반작용력’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반작용력이 시장 메카니즘을 둘러싸고 있는 비시장적 제도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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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of regulation, Boyer, 1997)의 특성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각국 자본주의의 상대적 유리함(comparative advantage)의 원천이자, 다
양한 자본주의 모델이 갖는 특유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숙련 형성 체
제’(skill formation regime)이다. 숙련 형성 체제는 '활발한 인적자원개발 투자 
= 경제 성장‘이라는 단순한 이해에서 결여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 투자에 대
한 의사 결정 과정,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의 실행 과정”(Ashton et al., 1999: 
21)에 대한 제도적 틀(institutional framework/arrangement)을 의미한다. 즉 숙
련 형성 체제는 숙련과 관련된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이 숙련에 대한 수요
와 공급을 둘러싸고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둘러싼 제도들이 상호 보완성
(complementarity)을 갖고 (다소간) 안정적으로 재생산되는 시스템이다. 이들에 
따르면 숙련 형성 체제의 특성은 다양한 자본주의 모델의 기본적 특성을 결정
하는데, 이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개별 국가 혹은 개별 기업의 특정 분야에서
의 경쟁력이 해당 분야에서 우수한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
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Crouch et al., 1999; Culpepper and Finegold, 
1999).10) 다음으로 이러한 숙련 형성 체제의 이론적 함의를 이해하기 위해 그
러한 논의의 전개 과정을 포스트-포디즘(post-Fordism) 논쟁과 자본주의 다양성
(varieties of capitalism) 논쟁의 발전 과정을 통해 살펴보게 된다. 
2. 포스트-포디즘 논쟁과 자본주의 다양성 논쟁의 전개
  포스트-포디즘(post-Fordism) 논쟁과 자본주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논쟁은 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과정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전후 자본주의 황금시대 동안에는 기술이 각국 경제의 ‘수렴’을 가져
오는 핵심 원인으로 간주되어 왔다(Berger, 1996). 즉 당시에는 경제 발전 과정에
서 각국이 동일한 기술 발전의 궤적을 밟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각국의 사회적 
경제적 제도들도 유사한 형태로 수렴하게 되리라는 전망이 일반적이었다.11) 
10) Crouch et al. (1999)에서는 숙련 형성에서의 비시장적 제도들로 일본의 기업 네트
워크, 독일과 스웨덴의 조합주의, 이태리의 지역 기업간 네트워크 등을 들고 있다. 
11) 한편 신고전파 거시 성장 이론에서 ‘기술 추격’(catch-up)을 매개로 하는 국민소득
의 ‘수렴’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요약하면, 다른 조건
이 불변인 한, 추격자들은 선발자들을 따라잡게 되는 경향이 있다” (Williamson, 
1991: 56, Hollingsworth and Boyer, 1997: 35에서 재인용). Romer 등의 내생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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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70년대 이후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무엇보다 자본
주의의 위기 속에서 각국의 대응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를 이끌었던 포드주의 생산방식 혹은 조절양식, 즉 노동과
정에서는 구상과 실행의 테일러주의적 분리, 생산방식에서는 세밀한 분업화와 컨
베이어벨트로 표상되는 조립 라인, 사회적으로는 제도화된 노동운동의 안정적 실
질임금 상승과 미세한 총수요관리정책이 결합되는, 대량생산/대량소비 생산방식 
및 조절양식(mode of regulation)이 종언을 고하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의 상대적 
침체와 일본 및 독일 경제의 견조한 대응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기술결정론적 수렴 대신 대안적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새
로운 이론적 탐색이 시작되었다. 그러한 이론적 탐색은 포디즘에 대한 대안적 
생산방식에 대한 모색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그 결과 ‘유연전문화’ (Piore 
and Sable), ‘신생산체제’ (Kern and Schumann), ‘린 생산방식’ (Womack et 
al.), ‘다변화고품질 생산’ (Streeck) 모델 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모델들은 모두 미국 경제의 상대적 침체와 일본, 독일 경제의 상대적 약진을 
배경으로, 포드주의 생산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일본, 독일, 혹은 북이탈리아 생
산방식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었다. 숙련의 형성 및 활용 측면
에서 이들 새로운 모델들은 구상과 실행 분리의 극단화로 인한 탈숙련화 대신 
팀 작업, 개선 활동, 직무 확대/확충(job enlargement/enrichment) 등과 같은 
구상과 실행의 재통합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80년대를 지나 90년대로 접어들면서 독일과 일본 경제의 침체와 미국 
경제의 부활을 계기로 논의의 지형이 다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 경제
가 IT 산업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면서 IT 산업 등에 기초한 신경제(New 
Economy) 논의가 확산되었다.12) 이에 따라 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독일 경제
장 이론이 갖는 이론적 의의는 이러한 ‘수렴’ 현상이 현실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한 수렴의 실패 원인을 각국 경제에 고유한 인적자본 투자나 R&D 
투자의 특성으로부터 찾는데 있다. 
12) 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의 빠른 생산성 향상을 기초로, 신경제에 대한 자신감
을 나타내는 일례로 2000년 4월 5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White House Conference 
on the New Economy를 들 수 있다. 이 회의에서 신경제 현상의 새로움과 지속
가능성, 이를 바탕으로 한 미국 경제의 성장 전망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되었다. 그
러나 2000년대 들어 IT 거품의 붕괴와 함께 신경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확산되
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신경제 현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던 Martin Baily
도 2002년 “신경제가 (생각보다) 더  취약 (more fragile)했으며 덜 실질적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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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침체와 미국 경제의 활성화를 배경으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적 접근의 우월성에 대한 주장이 확산되었다. 특히 일본식 개발주의(Japanese 
developmentalism) 혹은 독일식 합의 경제(Germany consensus economy)가 아
니라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stockholder capitalism)가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주
목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독일의 자본주의 체제가 그 고유성을 상실하고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로 수렴할 것인가가 중요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소위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이제 과거 독일식 혹은 일본식 자본주의의 (상대
적) 우위를 주장했던 입장에서 최소한 독일식 및 일본식 자본주의가 그 고유성
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Hall and 
Soskice, 2001; Yamamura and Streeck, 2003; Streeck and Yamamura, 2001). 이
는 90년대 초까지 독일과 일본의 새로운 생산방식이 미국식 포드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간주되었던 것과 대조적인 상황으로, 이하에서는 자
본주의의 다양성 유지 혹은 미국식 모델로의 비수렴에 대한 이들의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3.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의 주요 내용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분류는 Yamamura and Streeck (2003), Hall and 
Soskice (2001), Streeck and Yamamura (2001), Hollingsworth and Boyer 
(1997)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및 영국)의 시장 중심주의 
모델을 한편으로, 독일, 일본 등의 비시장적 메카니즘에 주로 기초한 모델을 다
른 한편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Hall and Soskice (2001)는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조정 문제들'(coordination problems)13)이 시장 위주로 해결되는가  혹
은 비시장적 제도를 중심으로 해결되는가에 따라 미국, 영국을 대표로 하는 자
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 LME)와, 일본, 독일 등을 대표로 하는 조
substantial)”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Baily, 2002). 
13) 이러한 조정 문제들은 노사관계, 직업교육훈련, 기업지배구조, 기업간관계, 근로자 
관리의 문제들로 분류된다. 또한 이들은 특정 정치경제의 제도적 틀에서의 차이가 
각 자본주의 유형에서의 기업 전략에 체계적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전통적인 구조와 주체의 관계에 대한 논쟁에서 구조적 제약을 상대
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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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 CME)를 구분한다.14) 
  다시 이러한 각각의 유형들은 교육훈련, 노사관계, 기업지배구조, 기업간 관
계 각각의 하위 시스템들을 포함하게 되며, 이들 하위 시스템들이 상호 보완적 
관계(complemetarity)를 맺으면서 안정적 시스템으로서의 특유한 자본주의 모
델의 재생산이 이뤄지게 된다. 이들의 논의에서 각각의 유형이 갖는 기본적 특
징들에 대해서는 아래 표의 비교 요약을 참고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제한적인 조정, 반독과점 법
은행중심의 장기투자자본(patient capital)
부채중심 자본조달


























짧은 고용기간, 높은 이직율
기업간 이동이 높음
직업훈련중심(vocational training);
긴 고용기간, 낮은 이직율
기업내 이동이 높음
출처: Ebbinghaus and Manow, 2001: 6, 정무권 (2006)에서 재인용. 
  이러한 유형화를 전제로, 이들은 각국 자본주의의 제도적 고유함 때문에 다
른 국가 제도의 ‘빼닮기’ 식의 이식(transplant)이 어려우며, 설령 이식이 나타난
다고 하더라도 일방향적 수렴이 아니라 혼합화 현상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강조
한다. 즉 각 자본주의 모델들이 고유한 제도적 틀을 전제하며, 다른 제도들과 
보완적 관계를 갖는 한에서만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할 때, 특정 제도를 선별
적으로 다른 사회에 이식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Hollingsworth, 1997). 
14) 이와 유사하게 Hollingsworth and Boyer (1997)는 각국에 고유한 ‘사회적 생산 시
스템’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Brown et al. (2001)은 숙련 형성 체제의 제도적 특
유성들을 국가별로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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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업무, 책임 없음 광범위한 업무/책임 큼
개선활동 전문가에 기반을 둠 기업전반에 걸침
인적자원개발 단기 장기
고용안정 정리해고가 용이함 정리해고가 어려움
의사결정 일방적인 경영관리 합의 지향적
<표 2> 미국, 일본 독일 생산 정책의 변화 (1980-1990년대) 
오히려 ‘후발자’들이 선진국의 제도들을 순조롭게 이식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가 될 것이다 (Hollingsworth and Boyer, 1997).15) 
  한편 제도적 이식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그 결과는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식 대량생산 방식을 도
입하려 시도한 결과, 미국식 생산방식과 다른, 일본식 간판/JIT 생산방식이 출현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즉 현실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이식은 일방향적 수
렴이 아니라 상호 연관된 사회적 생산체제의 ‘혼합화’(hybridization) 과정이 될 
것이다 (Boyer, 2003; Jürgens, 2003). 이 같은 혼합화 과정에 대해 Jürgens (2003)
는 다음과 같이 미국식 생산 시스템과 일본, 독일식 생산 시스템의 변화 과정을 
요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업무 프로세스별로 업무들이 일정한 여유(buffer)를 
갖고 운영되던 미국 및 독일 기업들의 관행들에서 일본식 린(lean) 생산 방식과 
유사한 운영 시스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 기업의 장기고용 관행에서도 점
차 미국식 수량적 유연화 모델을 닮아가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과정은 하나의 모델로 일방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아니라, 각 모델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서로 뒤섞이는 혼합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출처: Jürgens, 2003: 234.
15) 영국 등에서 독일이나 스웨덴의 제도들과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ts)
들을 찾으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은 이들 국가의 ‘두
꺼운, 비경제적 사회적 제도들’(thick, non-economic social institutions, Streeck, 
1989: 10)이 함께 도입되지 못했던 것 때문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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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숙련 형성 체제에 대한 상대주의적 평가 
  한편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의 전개 과정에서 일본 혹은 독일식 숙련 형성 체
제에 대한 강조가 줄어들고 오히려 상대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포스트-포
디즘 논쟁 당시와 달리 각국 자본주의의 숙련 형성 체제가 각기 고유한 강점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독일식 숙련 형성 체제의 장점 이외에 한계도 지적하
고, 미국식 숙련 형성 체제의 상대적 이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Hall 
and Soskice, 2001; Crouch et al., 1999; Brown et al., 2001). 
  예를 들어 Hall and Soskice (2001)는 특정 자본주의 모델의 절대적 우위를 
점치기 보다는,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와 조절적 시장 경제 모두가 장기적으로 
만족스러운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 (Hall and Soskice, 2001: 21)으로 
평가한다.16) 또한 Brown et al. (2001)도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의 숙련 형
성 체제를 비교하면서, 영국의 경우를 더 이상 ‘저숙련 균형’으로 평가 절하하
지 않고 고유한 ‘고숙련 경제’, 즉 소수지만 높은 수준의 일반숙련을 바탕으로 
첨단 산업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고숙련 경제의 한 유형으로 평
가하고 있다.17) 이러한 이들의 입장은 과거 Lean 생산방식 혹은 독일식 숙련 
형성 방식에 대한 열광 등에서 나타났던, 특정 국가의 생산 방식 혹은 숙련 형
성 방식의 거의 절대적 우위를 가정하던 입장18)과 상당한 차이를 갖는 것이다. 
16) 마찬가지로 Boyer (2003)도 특정한 거시경제적 성과의 달성에 있어 상이한 제도적 
틀로부터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한다.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영국 등의 첨단 산업 위주 고숙련 경제
(hi-tech version high skill economy)가 사회 통합에 긍정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에서 '고숙련 사회‘(high skill society)로는 분류하지 않고 있다 (Brown et al., 
2001: 148). 즉 영미식 모델에서 나타난 숙련과 소득의 불평등 현상, 즉 IT 분야 
등에서의 고숙련 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숙련 육체노동 일자리와 저숙련 비육
체노동 일자리의 ‘공동화’로 인해 소득 불평등도 증가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Crouch et al., 1999). 참고로 이들의 숙련 형성 체제 분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의 고숙련 엘리트 외에 숙련에서의 양극화 전략을 채택하는 미국과 영국, 둘
째, 고숙련 엘리트와 아울러 고숙련 근로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낮은 소득 불
평등도를 보이는 독일, 셋째, 풍부한 고숙련 근로자, 낮은 소득불평등도와 높은 노
동강도 및 협력 체제를 갖는 일본, 넷째, 숙련형성이 빠른 속도로 그러나 불균등
하게 진행되며 높은 노동강도와 규제를 보이는 싱가포르 유형. 
18)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80년대 영국에서 National Institute for Economy and 
Social Research를 중심으로 수행된, 영국과 독일의 숙련 형성 비교 연구 시리즈를 
들 수 있다. 물론 현재에도 영국 내에서 영국 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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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최근 들어 과거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독일 모델에 대해 비
판적 평가가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Finegold (1999), Finegold and Wagner 
(1999) 등은 독일 기업의 향상 훈련(further training)이 미국 기업의 경우보다 
결코 더 활발하지 않으며, 오히려 최근 더 부진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 즉 독일 강관 제조업(Pump industry)에서 팀 작업 방식 도입의 효
과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 1인당 연간 향상훈련 일수가 미국 기업의 경우 1993
년 1.8일에서 1996년 3.2일로 증가했지만, 독일 기업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2.3
일에서 1.5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Finegold and 
Wagner, 1999: 147). 물론 이러한 현상이 팀 작업에 필요한 숙련을 도제 훈련 
과정에서 이미 확보한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향후 기술 변화 가속화 등을 배
경으로 향상훈련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향상 훈련에 대한 낮은 
관심은 우려할 만한 점이라고 지적한다(Finegold, 1999).19) 
  또한 독일 기업이 일본식 Lean 생산 방식을 도입하며 내부적으로 겪는 갈등
도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 독일 모델이 갖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
으로 지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식 팀 작업의 도입이 전통적으로 장인의 
엄격한 직무 구분을 모호하게 하면서 장인적 관점에서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으
며, 그에 따라 새로운 작업모델 도입이 지체되는 것으로 평가된다(Herrigel and 
Sable, 1999). 
  물론 일부 독일 기업의 경우 그러한 반발을 피하기 위해 직무경계를 모호하
게 하기보다는 수직적으로 직무 계층(hierarchy)을 축소시키고 권한의 하부 이
양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Finegold and Wagner, 1999). 따라서 독일 모델이 
새로운 작업 방식으로 변화하는데 있어 근본적 한계를 내재적으로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Culpepper,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모델 자체
리고 그 원인으로 숙련 형성 체제가 갖는 문제점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19) 향상훈련과 아울러 독일의 양성 훈련 시스템인 듀얼 시스템도 변화 압력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된다. 즉 도제 훈련에 대한 기업의 기피 증가와 도제훈련 기회의 축소, 
도제 훈련보다 일반적 숙련의 중요성 증가, 해외 생산 증가와 도제 시스템으로부
터의 이탈 가속화 등으로 요약된다(Brown et al., 2001; Culpepper, 1999; Wagner, 
1999; Wagner and Finegold, 1999). 물론 독일 도제 훈련의 감소를 추세적 경향으
로 보기는 이르다는 점, 듀얼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 기업 평화 유지가 세계 시장 전략 차원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지탱하기 위해 독일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길 원한다는 점들로부터 독일식 모델의 
핵심 내용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Culpepp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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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갖는 고유한 강점이 새로운 작업 방식의 도입 과정을 지체시키는 점은 분명
히 존재하며, 이러한 경직성이 이후 Culpepper (2003)에서 독일과 같은 ‘조절 
자본주의’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요
인이 된다. 
  아울러 독일 모델이 미국 모델에 비해 새로운 첨단 분야로의 진출이 어렵다
는 점도 지적된다 (Boyer, 2003; Jürgens, 2003). 즉 20세기 독일 기업의 혁신 전
략이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sunrise sector’, Boyer, 2003: 180)의 출현을 제약했으며, 금융 및 대기업의 
보수적 태도 또한 이러한 경향을 더욱 심화시켰던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미국
의 경우 IT 분야의 성장 등에서 나타나듯 새로운 분야의 개척를 효과적으로 이
뤄냈던 것으로 평가된다 (Hall and Soskice, 2001; Finegold, 1999).20) 따라서 이
제 미국식 모델도 더 이상 ‘문제아’가 아니라 고유한 장점을 갖는, 고유한 고숙
련 모델 중의 하나로서 평가받게 된다.21)  
  그렇다면 숙련 형성 체제에 대한 이들의 논의가 실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
는 것일까? 다시 말해 각국 자본주의의 특유성 혹은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단
순히 각국 자본주의의 유형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책적으로 갖는 함의
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Brown et al. (2001)이 숙련 향상에 대한 전략 모
색을 성장과 통합의 연계에서 핵심 과제라고 주장하는 것이 시사적이다.22) 즉 
숙련 향상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일자리의 창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숙련 
향상이 현실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지만, 동시에 그러한 문제들을 풀
기 위한 단초, 혹은 필요조건들 중 하나라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간주된다.23)  
  또한 Estevez-Abe, Iversen and Soskice (2001)는 고용 및 임금 수준의 보장과 
20) 그러나 이러한 점이 독일식 점진주의적 혁신 시스템이 영미식 시장 주도 모델, 즉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의 적기 조정’을 강조하며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모델 (Amable and Boyer, 2001)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
는다. 오히려 Boyer (2003)는 독일식 모델과 영미식 모델 등의 보완적 관계가 계속
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보완적 관계가 두 모델의 비수렴 전망 및 지속적 
차별화 전망을 기초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1) 물론 신제도학파 입장에서는 미국식 모델이 과연 사회적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각주 15를 참조. 
22) “중도좌파는 고숙련을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효율성의 원리들을 통합시키는 길이
라고 주장해 왔다.” Brown, 2001: 32. 
23) “우리의 입장은 그러한 (고숙련) 전략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불충분한 정책들’이
라는 것이다.” Crouch et al., 1999: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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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용 및 임금 수준의 보장과 같은 사회적 보호 제도의 특성이 숙련 형성 
체제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생산물 시장 전략의 특성
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즉 높은 일반 숙련을 갖춘 근로자들과 낮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가 함께 존재하는 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에서의 높은 탄력성
과 ‘단절적 혁신’의 가능성, 즉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생산물 혹은 생산기술 
등에서의 혁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중급 숙련 근로자들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가 결합되면 ‘점진적 혁신’과 특정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는 기업의 출현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와 숙련 형성 체제에 대한 논의는 단
순히 현존하는 각국 자본주의를 다양하게 유형화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해당 자본주의의 성장 경로 혹은 복지 체제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모
색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이 갖는 이론적 의의를 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숙련 형성 체제 논의의 발전에 강한 자극을 준 
Wolfgang Streeck의 연구, 특히 독일에서의 다변화 고품질 생산(Diversified 
Quality Production, DQP)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한다.24) 
  
5. 숙련 형성 체제의 함의 - Streeck의 논의를 중심으로 
  Streeck에 있어 다변화 고품질 생산(Diversified Quality Production, DQP) 논
의의 출발점은 전통적 케인즈주의의 약점, 즉 공급의 자동적 조절 가능성을 전
제로 하는 총수요 관리 정책이 갖는 한계이다. Streeck에 따르면 전통적 케인즈
주의는 수요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론적 관점을 갖고 있었지만, 공급에 대해서
는 사실상 기존의 신고전파적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전통적 케인즈주
의는 수요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을 매개로 관리되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공급에 
대해서는 전통적 경제학의 두가지 가정, 즉 경쟁적 시장과 관리자 위계
(managerial hierarchies)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 측면에서의 이론적 공백이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시대가 종언을 
고하는 시점에서 공급 중심 경제학이 케인즈주의에 대한 공세를 형성하게 되는 
24) Thelen (2004)은 Streeck의 연구들이 숙련 형성에서의 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관심
을 환기시킨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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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인이다. 즉 케인즈주의에 따른 탄력적 총수요 관리정책이 60년대 말 이
후 한계를 드러내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시장 자율과 최소 개입을 주장하는 
신고전파적 공급 중심 경제학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
전파적 시장 중심 정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케인즈주의의 이론적 공백, 즉 사
회적 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급 측면에서의 제도적 기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Streeck에게 있어 DQP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이론적 공백을 
메우고 포스트-케인즈주의적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된다.25) 
  보다 구체적으로 DQP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이는 직접적으로는 독일의 
독특한 생산방식, 즉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들을 공급하는 고부가가치 기업 중
심의 경제 모델을 요약한 것으로, 생산물의 표준화 정도, 경쟁의 형태, 생산물
의 규모에 따라 특징지워질 수 있다 (Sorge and Streeck, 1988). 우선 생산물의 
표준화 정도와 경쟁의 형태가 가격 경쟁 위주의 표준화(standardized price 
competitive) 상품 시장과 품질 경쟁 위주의 고객 맞춤형(customized quality 
competitive) 상품 시장을 결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구분과 대량생산 혹
은 소량생산이 결합되어 다음과 같은 네가지 타입이 개념적으로 설정될 수 있
다(<표 3> 참조). 
  이 중 대량생산과 품질경쟁-고객맞춤형 생산이 결합된 것이 다변화 품질 생
산(DQP)으로 정의될 수 있다. Streeck (1989)에 따르면 DQP가 생산자동화에 따
른 공구 교체 시간의 감소 등을 바탕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새로
운 생산방식은 전통적 장인 생산 방식의 변화 혹은 가격 경쟁 위주의 시장 전
략을 탈피하고자 하는 대량 생산 기업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게 되었다고 한다. 
25) 한편 이러한 주장은 프랑스 조절이론의 입장에도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Boyer 
(2003)의 경우, 경제 성장이 장기적으로 슘페터적 의미에서의 ‘혁신’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재화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확대해 나가는 수요 측면에서의 변
화에도 의존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경제의 조절 양식(mode of regulation)과 성
장 체제(growth regime)에 대한 이론화는 공급 측면에서 슘페터주의적 메카니즘과 
수요 측면에서 케인즈주의적 메카니즘의 결합을 요구하게 된다 (Boyer, 2003). 또
한 Hall and Soskice (2001)는 기업 중심의 게임이론적 ’행위자 중심 접근‘을 활용
하며 기업의 조정 문제(coordination problem)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의 유형을 구분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결국 자본주의의 유형을 공급 측면의 특성으로부터 파악
하고자 하는 점에서 Streeck의 논지를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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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규모
경쟁 형태









<표 3> 생산방식의 유형화 
  그러나 이러한 생산방식은 Streeck에 따르면 단순히 기업의 전략적 혹은 기
술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기술 변화나 생산물 시장 여건 변화로 인해 
자동적으로 출현하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DQP와 같은 생산방식이 계속 유
지될 수 있는 독특한 사회적 제도적 맥락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하다. 즉 기업은 
항상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개의 선택지를 갖고 있으며, 기업
을 둘러싼 환경이 자동적으로 기업의 대응을 결정짓지 않는다. 반대로 DQP에 
필요한 여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개별 기업이 DQP 전략을 실행하기도 어
렵게 된다.  
  그에 따르면 DQP의 외형적(exoskeleton) 조건은 첫째, ‘정합적 조직적 생태
계’(congenial organizational ecology), 둘째, ‘의도된 잉여 생산 능력’(intended 
redundant capacities), 셋째, 풍부한 ‘집합적 투입물’(collective production 
inputs)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우선 ‘정합적 조직적 생태계’는 기업들 사이에서 
호혜적 관계가 유지 발전되도록 하는 것으로, 경쟁 기업의 도태 혹은 하위 종
속적 관계가 아니라, 각 DQP 기업들이 각자의 독립성을 전제로 고유 전문 분
야에서 전략적․수평적으로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복합적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DQP 기업들의 상호 불신 혹은 기회
주의적 행동을 불식시키고, 자신의 성과 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의 성과 제고에
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상호 협력적 문화, 혹은 협회와 같은 명문화된 계
약 이외의 규제 제도(regulatory institutions) 등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의도된 잉여 생산능력’은 수요 및 기술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요구된다. 즉 ‘현재’의 수요에 짜맞춰져 있는 생산방식 하에서는 
‘재빠른 공구 변환’(fast retooling)이 불가능하며, 보다 일반적이며, 특정화되지 
않은, 잉여 생산능력이 사전에 확보되어 있을 때에야 잦은 수요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잉여 생산능력은 근로자의 경우 보다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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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높은 수준의 숙련, 조직 차원에서 구상과 실행의 분리가 아니라 양자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의사결정에서의 분권화, 노사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차원
에서 사회적 평화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장기적 투자 등을 통해 갖춰진다. 
  마지막으로 ‘집합적 투입물’의 경우 개별 생산자가 전유할 수 없는 투입물
(non-appropriate production factors)로, DQP에서는 전통적 경제학적 관점과 
달리 다양한 종류의 집합적 투입물을 요구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집합
적 투입물들은 노사간의 신뢰에 바탕한 사회적 평화, 조직 차원의 다능성
(polyvalence)과 분권화된 역량(competence), 생태학적 상승효과,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유통, 특정 상황에 맞춰진 특수 숙련이 아니라 가변적 상황에 능동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일반 숙련의 존재 등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DQP의 외형적 조건들은 어떻게 갖춰지는 것일까? Streeck
은 이에 대해 DQP가 조직화된 사회 계급 사이에서 이뤄지는, 갈등과 협력의 
복합적이며 ‘변증법적’ 관계 (Streeck, 1989: 31)로 이해되는 것을 전제로, 그러
한 외형적 조건들을 갖추기 위한 사회적 제도들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죄수의 딜레마’에서와 같이 개별 주체의 개별적 극대화 행동이 사회적 후
생 극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나은 상황의 출현을 가능
케 하는, 합리적 주체들에게 ‘제약을 부과하는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는’ 
(Streeck, 1989: 29) 제도들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약들이 바로 ‘시혜적 제
약’(benevolent constraints)으로, 그 구체적인 사례로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산업별 임금협약, 엄격한 고용 보호 법제, 노사 공동결정 제도, 노사 각각의 엄
격한 감시 하에 이뤄지는 도제 훈련 시스템, ‘노동생활의 인간화’(humanization 
of working life) 같은 강제적 직무확대 조치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시혜적 제약’(beneficial or benevolent constraints) 개념은 Streeck의 주
장에서 중요한 이론적 의미를 갖는다. Streeck (1997, 1989)은 숙련의 집합적 생
산을 위해 시혜적 제약이 필요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도적 제약들이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경제 외적 논리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6) 오히려 
그에게 있어 비시장적 논리에 기초한 시혜적 제약은 시장 자체의 존재에 결정
적 조건이다. 즉 “경제적 이득의 추구만을 유일한 사회적 행동의 공리로 삼는 
자기조절적 자유시장이 궁극적으로 그 자신의 인간적 사회적 자연적 조건을 파
26) “경제적 합리성만으로 사회적 제도들을 정의할 수 없다: 반대로 경제적 합리성이 
사회적 제도들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Streeck, 1997: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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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Streeck, 1997).27)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편에서 개별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지만, 동시에 앞서 설명한 집합적 투입물
들이 사회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경제 외적 논리에 기초한 제도들이 필요하
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경제 외적 논리에 기초한 시혜적 제약들이 장기적으로
도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주장한다(Streeck, 2005).28) 
  이러한 DQP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숙련 형성 방식의 특유성 측면에서만 의
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Streeck (1989)에 따르면 DQP는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 사이의 공급 측면에서의 New Deal을 위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통해 DQP의 세가지 외형적 조건들
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쟁력이 뒤처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체 기업 네트워크의 공급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단기 성과와 연
계되지 않은 교육훈련의 확대도 일반 숙련과 같은 집합적 투입물의 공급 증대
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공급 및 생산 측면에서 일종의 사회적 재분배 과정
을 도입함으로써 케인즈주의의 이론적 결함, 즉 공급 이론의 공백을 메우고 평
등주의(egalitarianism)와 생산성주의(productivism)를 연결시킬 수 있다. 
  이상의 Streeck의 논의를 단순하게 평가한다면 독일식 자본주의 혹은 숙련 
형성 체제가 갖는 장점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모델 자체가 상당한 변화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독일 모델의 세부적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이론적, 
실천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보다는 이 글에서 Streeck에 주목하는 것은 그의 논의가 갖는 이론적, 방법
론적 함의이다. 즉 그에게 있어 DQP는 단순한 생산 방식 이상의 것으로, 그에 
필요한 집합적 투입물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제도들, 특히 시장 
이외의 논리에 따르는 시혜적 제약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에게 있어 DQP에 대한 이론화 과정은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대안적 이론 틀
27) 이러한 주장의 구체적인 예로는 환경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이뤄지는 
산업화의 문제, 유소년 노동에 대한 규제가 없는 채 이뤄지는 ‘고한 작업장’(sweat 
shop)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28) 그러한 사례로 실업 보험,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고용 보장 제도, 환경 규제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Streeck, 2005: 426. 그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 시혜적 제약을 통
한 ‘자본가에 대한 교육’ 자체가 필요하며, 그러한 제약 하에서 새로운 틈새 시장
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Streeck,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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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색이자 수요 중심의 케인즈주의를 공급 측면에서 보완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이후 신제도학파 숙련 형성 체제와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의 핵
심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시장 중심의 영미형 자본주의가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지배적 영향
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각국 자본주의가 고유한 상대적 잇점(comparative 
advantage)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국에 고유한 숙련 형성 체제의 구축이 요구
된다. 또한 이러한 숙련 형성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좁은 의미에서의 교육훈
련 관련 제도만이 아니라 그 외의 폭넓은 사회경제적 제도들에 대한 분석이 요
구된다. 바로 이러한 점이 Streeck이 신제도학파 숙련 형성 체제 논의에 미친 
가장 중요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숙련 형성 체제의 변화: 동학적 분석 
1. 숙련 형성 체제에 대한 정태적 분석
  2000년대 들어 한편에서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숙련 형성 체제에 대한 논의는 특정한 형태의 숙련 형성 체제가 갖는 정태적, 
구조적 특징에 대한 논의로부터 숙련 형성 체제의 형성, 유지,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로 발전하고 있다 (Thelen, 2004: 23). 여기서 주목할 것이 Thelen 
(2004)과 Culpepper (2003)의 연구로,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특정한 숙련 형
성 체제에 대한 지나치게 정태적 입장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숙련 
형성 체제의 동학적 발전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특히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특정 숙련 형성 체제를 거의 
완벽한 자기 강화적(self-reinforcing), 안정적 시스템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다. 
다시 말해 특정 숙련 형성 체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안정성을 강
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그 숙련 형성 체제가 계속 안정성을 유지하게 된
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한 자기 강화적 안정적 시스템을 논의하는 경
우의 대표적인 것으로 Finegold and Soskice (1988), Soskice (1993a) 등이 거론
된다 (Culpepper, 1999). 여기서는 Soskice (1993b)의 사례를 통해 자기 강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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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시스템에 대한 입장을 대표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29) 
  [그림 1]은 Soskice (1993b)에서 인용된 것으로, Soskice는 저숙련 균형으로부
터 고숙련 균형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확대의 효과
를 모형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경우 저숙련 균형으로부터 고숙련 균형으로






















[그림 1] 저숙련 균형과 고숙련 균형의 성립
  모델은 기업과 청소년층(young people), 두 행위자들로 구성되며, 고숙련 직
업의 비율인 는 y축, 상급학교 진학 비율인 는 x축에 표시된다. 상급학교 진
학 선택은 상급학교 졸업 이후의 고숙련 직업의 비율에 의존하며, 졸업 이후의 
고숙련 직업 취업 가능성은    로 정의된다. 상급학교 진학 비율의 외생
적 최저 및 최고 수준과 관련하여,  은 어떤 경우에도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비율, 1- 는 어떤 경우에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비율을 표시한다. 
  이들 두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갈등하는 청소년층의 
의사 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고숙련 직업의 편익을  , 저숙
련 직업의 편익을  , 상급학교 진학의 순비용을 로 표시한다. 상급학교 진학
29) 다시 강조하지만, 본문에서 인용된 모델이 고숙련/저숙련 균형에 대한 Soskice 혹
은 Finegold and Soskice의 대표적인 설명인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이 취하는 방
법론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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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대 이익은  ․     ․ , 진학하지 않을 경우 기대 이익은  이다. 
따라서        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하여 고숙련 직업의 기회를 
갖는 경우와,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고숙련 직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무차별
하게 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그림 1]에서 abcd로 표시된다. 
(ⅰ)    인 경우,    ,  
(ⅱ)    일 때,    이므로,    ․ 가 성립, 
(ⅲ)    인 경우,    . 
  다음으로 위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기업에서 창출하는 고숙련 직업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고숙련 근로자 채용의 이윤을  , 저숙련 근로
자 채용의 이윤을  로 하고,    을 가정한다. 그리고 고숙련 근로자 채용
에 들어가는 탐색 비용의 경우, 상급학교 졸업자가 많을수록 탐색비용이 감소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로 정의한다(단, 는 탐색의 고정비용). 따라서  
     일 때, 기업은 고숙련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과, 저숙련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 사이에서 무차별하며,      이 성립한다. 또한 경제 내
에 항상 고숙련 근로자만 채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을 가정하고, 반대로 
패스트푸드점과 같이 항상 저숙련 근로자만 채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를 
가정한다. 이러한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ⅰ)      ,   
(ⅱ)      ,     
(ⅲ)      ,   
이제 [그림 1]에서와 같이 2개의 안정된 균형, 즉 저숙련 균형인 과 고숙련 
균형인 이 존재하게 된다. 









 ′ ′ ′ 











[그림 2] 저숙련 균형의 소멸
  만약 다음의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면 저숙련 균형 이 사라질 수 있다. 
(1)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비용 C가 감소하거나 고등교육으로의 진학이 쉬워질
수록, 숙련 직업과 비숙련 직업의 상대적 보수 격차인  이 확대될수록  
 는 감소한다. bc부분이 원점으로부터의 직선이므로, 기울기의 감소는 b가 
수평축에 근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고숙련 기업의 상대적 수익성    이 증가한다면, 점선의 계단부분이 왼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항상 고숙련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의 수인 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즉 [그림 1]에서 (1)에 의해 ′    이고 ′    이기 때문에  ′  이다. (2)
에 의해   이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 ′  과  ′    이 되고 
(3)에 의해  ′  이 된다. 그 결과 [그림 2]에서   이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Soskice (1993)은 영국의 저숙련 균형 탈피를 위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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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식으로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주장하고 있다.30) 즉 고등교육의 확대가 개별 
합리적 주체들의 의사결정 패턴을 변경시킴으로써 저숙련 균형으로부터의 탈피
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대단히 단순화된 것이긴 하지만, Soskice (1993a, 1993b), 
Finegold (1991), Finegold and Soskice (1988) 등이 영국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숙련/저숙련 균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된 입장이기도 하다. 즉 
이들은 게임 이론적 틀의 활용, 기업․근로자의 개별적 합리적 의사결정 주체 
설정과 이 중 기업에 대한 상대적 강조, 저숙련 균형과 고숙련 균형을 안정적
으로 유지시키는 일정한 조건들의 존재와 그러한 조건들의 안정적 상호 작용 
등에 대한 강조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또 하나의 예로 Finegold (1991)에서는 고숙련 균형의 달성을 위해 
장기적 관점(LTP, Long Term Perspective)의 유지, 경쟁적 환경 하에서의 협력
적 관계(COOP, Cooperation within a Competitive Environment), 국제 경쟁에 
대한 노출(EF, Export Focus)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기적 관
점의 유지와 관련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장기적 관계, 숙련향상과 연계된 
고용안정성, 정책 담당자의 장기적 관점과 같은 것들이 교육훈련 정책이 단기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 관점 하에서 추진되도록 하는데 필요하다. 
  다음으로 경쟁적 환경 하에서의 협력적 관계는 죄수의 딜레마에 따라 설명된
다. 특히 ‘통용가능한 숙련’(Stevens, 1996)에 대한 ‘밀렵’(poaching)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강력한 사업자단체, 협력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 예컨대 훈련분담
금과 같은 제도적 틀의 존재, 노사관계에서의 조합주의적 혹은 협력적 관계 등
의 존재가 필요하다. 생산물 시장 환경과 관련하여, 국제 경쟁에 노출되지 않을
수록 숙련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즉 신흥개도국의 도전 가능
성과 국제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간 협조 가능성을 감안할 때 국제 경쟁에 노출
되어 있는 기업에서 고숙련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고숙련 균형을 위한 제도적인 필수조건들을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30) 이러한 주장은 과거 독일이나 스웨덴에 대해 영국 정부나 학계가 보여 왔던 관심
에 비춰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oskice (1983)는 독일이나 
스웨덴의 고유한 제도적 인프라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감
안하면, 미국식 대중적 고등교육 모델이 저숙련 균형 탈피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고 바라본다. 





LTP: 금융 조달처; 기업조직과 
      회계시스템
EF: 생산물 시장과 경쟁적 위치
COOP: 강력한 경영자 조직; 
       소비자와 공급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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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율권 확보
 









       연결시키는 
       정보
[그림 3] 고숙련 균형을 위한 제도적 필수조건
주: ET: Education and Training, LTPL: Long Term Perspective, EF: Export Focus, COOP: 
Cooperation within a Competitive Environment 
출처: Finegold, 1991: 111.  
  이들의 이러한 주장들은 숙련의 수요 및 공급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상당
한 이론적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즉 기존에 숙련의 수급 문제를 교육훈련 
정책의 관점, 즉 교육훈련 공급의 확대라는 점에서만 파악했던 것에서 벗어나, 
숙련에 대한 수요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그러한 수요를 떠받치는 사회
적 제도적 요인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 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31) 
31) 즉 숙련의 공급을 확대하면 지식기반 경제의 진전 등으로 인해 그에 대한 수요가 
자동적으로 창출된다는, 일종의 숙련 수급에서의 ‘세이의 법칙’ (Say's Law)과 같
은 것이 성립될 수 없고, 숙련 수요를 자극하는 연구개발 혹은 산업 정책 등이 결
합되지 않으면 숙련 수급의 원활화를 이뤄낼 수 없기 때문이다. Brown (2001). 이
러한 점에서 숙련의 수요․공급 양 측면 모두에 대한 고려 필요성을 제기한 이들
의 ‘저숙련/고숙련’ 균형 논의가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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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분석은 현존하는 숙련 형성 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규명하는데 있어 
많은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했으며,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본주의의 다양한 
모델에 대한 유형화도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갖는 장점에도 불
구하고, 이들의 설명은 새로운 고숙련 균형으로의 이행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다시 말해 이들은 현존하는 제도의 ‘안정적 재생산’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설명하지만, 새로운 제도의 출현이나 새로운 상호관계의 
형성에 대해서는 외생적 충격 외에는 아무런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정태적 분석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시스템의 안정성이 기본적으로 가정되는 상황에서 균형의 이동을 가져
오는 충격은 대규모의 외생적 충격이 된다. 이 경우 그러한 대규모의 외생적 
충격을 가져오지 못하는 정책적 개입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또한 대규모
의 외생적 충격만으로 새로운 균형으로의 이동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 오히
려 그러한 충격이 사회 내에서 전파되는 과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가 필
요한 것은 아닐까? 보다 근본적으로, 시스템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시
스템 자체의 ‘진화’(evolution) 과정, 즉 시스템의 내발적(endogeneous) 동학적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Thelen (2004)과 Culpepper (2003)의 연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모두 시스템 차원의 동학적 변화를 중
심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이 중 Thelen (2004)이 좀 더 장기간의 시계를 갖고 
독일, 영국, 일본, 미국의 독특한 숙련 형성 체제가 19세기 후반부터 어떻게 형
성, 발전되어 왔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Culpepper (2003)는 좀 더 미시적으로, 
독일 듀얼 시스템이 프랑스와 동독 지역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상황들
을 기초로 제도의 이식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검토한다. 
2. 숙련 형성 체제에 대한 동태적 분석: Thelen의 권력-배분적/경로의존적 
분석
  Thelen (2004)은 각국 자본주의에 대한 신제도학파적 유형화에 대한 논의들
이 공통적으로 결여하고 있는 점, 즉 이들 자본주의 모델의 특유성들이 대체 
어디에서 기인했는가를 질문하고 있다. 예를 들어 Hall and Soskice (200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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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모델에 대한 이념형적 접근을 취하면서, 국가 차원의 경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들의 긴밀하고 다층적인 기능적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틀은 결국 각 요소들의 ‘자기균형적’(self-equilibrating) 성
격을 전제하는 것으로, 일단 이러한 전제를 수용하는 순간 시스템의 자기완결
적 지속성과 안정성이 나타나게 된다 (Thelen, 2004). 
  이러한 입장은 결국 시스템의 동학적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어 몇가지 이론적 
결함을 가져오게 된다. 첫째, 제도의 재생산과 제도의 점진적 혹은 급진적 변화
를 설명하는데 있어 완전히 상이한 논리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시스템
의 자기완결적 지속성을 가정하면 시스템의 변화는 불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밖
에 없으며,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은 내생적인 것이 아니라 외생적인 것
들로 된다.32) 
  이처럼 변화의 문제를 불연속적으로 다루는 입장에서는 ‘변화’가 ‘붕괴’, 그에 
이은 ‘대체’라는 관점에서만 다뤄지게 된다. 그러나 만약 현실에서 나타나는 제
도적 변화들이 외생적 충격들 외에 내생적 원인들로부터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한편에서 제도적 시스템의 안정성, 다른 한편에서의 제도적 시스템의 
지속적 변화를 어떻게 동시에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점이 
Thelen이 제기하는 문제의 출발이다. 
  Thelen (2004)은 우선 제도의 형성과 발전 과정이 완전히 다른 논리적 분석
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제도의 형성 과정에
서 관찰되는 정치적 사회적 상호 작용들이 제도의 발전 혹은 변형 과정에서 관
찰되는 상호 작용들과 근본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도의 형성과 발
전 과정을 기본적으로 동일한 분석틀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제도들의 기원을 
제도들의 현재 기능으로부터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다시 말해 현재 존재하는 제도들이 수행하는 특정한 역할들은 그러한 제도들
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기까지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상호 작용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에 의도되었던 것과 전혀 다른 
기능을 현재 수행하는 제도들도 있을 수 있다.33) 이처럼 제도의 변화를 연속적 
32) 즉 “제도적 재생산의 논리와 제도적 변화의 논리 사이에 날카로운 경계선을 긋는 
것”(Greif and Laitin 2003: 2, Thelen, 2004: 29에서 재인용)이 된다. 
33)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들, 즉 “제도들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이들의 
기원에 대한 이론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결정적”이며, 현재의 영향과 원래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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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그러나 현재로부터 과거를 ‘역추론’(backward deduction)하지 않으면
서 제도의 생성 및 변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Thelen (2004)은 한편에서 권력-
배분 접근(power-distributional approach), 다른 한편에서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의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 
  Thelen의 설명이 갖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제도 형성 과정에서 권력 배분 이론적 접근을 채택한다. 둘째, 동시에 모
든 제도가 특정 권력 집단의 직접적 이해를 투영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셋째,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경로 의존성이 존재함을 가정하되 그것을 결정론
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넷째, 그 결과 제도의 변화 과정을 이해 관계자들 사
이의 정치적 상호 작용으로 설명하게 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Thelen은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서, 
사회를 구성하는 합리적 주체들이 집합적 행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방식으
로 사회적 제도의 형성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제도
의 형성 과정을 관련 주체들 사이의 순수히 자발적 과정으로만 바라본다면 이
는 지나치게 순진한 판단이 될 것이다. 왜냐면 합리적 주체들의 자발적 협력의 
결과 특정 제도가 출현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현실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상
황은 제도 자체가 사회 내의 권력 관계에 의해 기획되거나 선택된다는 점
(designed or selected, Thelen, 2004: 25)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획이 높은 영향력을 갖는 집단의 이해만을 일방적으로 대변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제도의 기획 과정에서 기획자의 당초 의
도와 결과 사이에 항상 괴리가 존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제도가 선택
되더라도 그것이 모든 집단들로부터 항상 환영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34) 
사이에 연관관계를 가정할 수 없고 “과거로 돌아가 그것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들이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Thelen, 2004: 25. 이러한 입장은 소위 사회
적 기능주의(Societal functionalism), 즉 현존하는 제도의 기능으로부터 그것의 기
원을 설명하려는 입장에 대한 비판을 의미한다. 
34) Thelen (2004)에 따르면 ‘의도와 결과 사이의 괴리’가 제도적 진화를 탐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일 수 있으며, 이로부터 제도에 대한 지속적 재교섭 과정의 필연
성이 도출된다. 한편 이러한 재교섭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그러한 제도를 통
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승리자’(winner) 뿐만 아니라 불리한 위
치에 놓이게 된 ‘패배자’(loser)들도 포함한다. 이는 시장과 달리, 사회 속에서 특정 
국면에서의 패배자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 또한 제도의 
진화 과정에서 정치적 (재)교섭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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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특정 제도가 특정 집단의 이해를 일방적이거나 순수한 형태로 반영
하는 것이 아니며,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 (재)교섭 과정에서 당초의 제
도적 특성과 다른 제도적 특성들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래 제도에 이
질적 요소가 ‘추가’되어 상이한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공존하게 되는 ‘다층
화’(layering) 혹은 제도의 핵심 기능 혹은 역할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리는 ‘전
환’(conversion)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왜 권력 관계 혹은 정치적 지형에서 변화가 발생해도 특정 제도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제도적 안정성’은 한편에서 앞서 
설명한 제도 자체의 정치적 과정을 통한 변형, 다른 한편에서 제도적 발전에서
의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경로 의존성은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특정한 결정적 계기(crucial junctures), 즉 그 이
후에 나타나는 사건들의 범위 자체가 제약되는 특정한 사건 이후에 발생가능한 
사건들의 범위 자체가 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로 의존성의 존재는 
특정 사건이 발생한 후 각각의 제도들이 그 사건에 반응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긍정적 되먹임(positive feedback effects) 과정의 존재도 함축한다.35) 
  이러한 경로의존성에 대한 해석에 있어, Thelen (2004)은 결정론적 관점이 아
니라 다소 느슨한, ‘제약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경로 의존성
을 해석하는데 있어 과거의 선택이 현재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일종의 제약 조
건 정도로 느슨하게 접근하거나, 혹은 과거의 선택이 ‘사건의 연쇄’(event 
chains) 과정을 거쳐 현재의 사건을 야기하는 식의 엄격한 결정론적 방식을 취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자의 입장에서 경로의존성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제도 
형성 과정과 제도 재생산 과정이 서로 구분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36) 
35) 다양한 제도들 사이의 긍정적 되먹임 과정은 그러한 과정의 반복에 따라 제도들 
사이에 일종의 ‘규모에 대한 수확 체증’ (increasing return of scale) 현상을 가져
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로 의존성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36) 즉 제도의 형성은 ‘결정적 계기’로부터, 제도의 재생산은 엄격한 경로의존성(소위 
‘lock-in' 효과)에 따른 결정론적 과정을 따르기 때문이다. “제도의 형성에 기여하
는 과정들이 제도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과정들과 다르다” (Mahoney, 2000: 4, 
Thelen, 2004: 26에서 재인용). 이처럼 변화와 재생산을 엄격하게 구분하려는 경향
은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제도의 변화 
과정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로 의존적 해석과 기능주의
적 해석의 양 극단이 사실상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동일한 이론적 관점
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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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len (2004)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경로 의존성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대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options)를 제한하는, ‘역사적 
제약’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한다.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서의 권력 관계가 변화
해도 그에 조응한 제도적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
해 문제가 되는 특정한 제도 자체가 당초의 의도나 구상과 달라져 있으며, 그
와 연관된 다른 제도들이 또한 상호 긍정적 되먹임 과정 속에 놓여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도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특히 지속적 정치적 재교
섭의 결과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37)  
  따라서 제도의 형성 및 변화 과정은 관련 주체들 사이의 정치과정, 즉 각각 
고유한 정치적 경제적 지형과 국가 정책의 조건 하에서, 다양한 사회적 및 정
치적 행위자들이 특정 제도의 구체적 형태 및 내용을 둘러싸고, 정치적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행위자들을 동원하거나, 아예 정치적 동맹들 자체의 변
화도 발생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제도를 둘러싼 관련 이
해관계자들의 상호 작용을 설명하는데 있어 국가의 영역 혹은 정치적 영역을 
명시적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Thelen은 이러한 시각 하에 현재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숙련 형성 체제의 
특수성을 숙련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상호간에 빚어진 전략적 상호 작용의 결
과로 설명한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각국의 직업훈련 체제에서 관찰되
는 차이점들은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동안 각국의 숙련 집약적 산업
(skill-intensive industries)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 수공업자(artisans), 근대적 
산업 근로자(industrial workers), 사용자들 사이의 전략적 상호 작용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과정들, 즉 다른 행위자들에 대한 동원 방식에서의 차이까지 
포함하는, 각국별 동맹 관계에서의 차이점이 현재 관찰되는 숙련 형성 체제의 
특성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법령의 제정 혹은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조치들의 시행을 통해 이러한 상호 작용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Thelen은 Crouch (1993)를 인용하며, 각 이
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접합되고(articulated) 논쟁들이 틀지워지는(framed) 핵심 
37) 또한 특정 제도가 일단 도입된 후, 그 자체가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애초에 그것을 배태시킨 권력 관계의 변화와 무관
하게 제도적 지속성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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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서의 ‘규제 체제’(regulatory regime)를 국가가 형성했다고 주장한다.   
3. 숙련 형성 체제에 대한 동태적 분석: Culpepper의 분권화된 협력에 대한 
미시적 모색 
  한편 거시적 관점에서 제도의 변화 과정을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
라, 미시적․사전적 관점에서 제도적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가 정책
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이 경우 주목할 만한 것으로 Culpepper 
(200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Culpepper (2003)의 연구는 새로운 제도의 이식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으
로 정리한 것으로, 숙련 형성의 비시장적 제도를 새로이 도입, 발전시키고자 하
는 경우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Culpepper (2003)는 숙련 형성 혹은 교육훈련 투자에서의 핵심적 의사
결정자로서 기업의 역할에 주목한다.38) 특히 일부 소수 사용자들만 고숙련 전
략을 택하고 대다수는 저숙련 함정에 고착되어 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수의 사용자들이 고숙련 전략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 사이에 고
숙련 전략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와 협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39) 이러
한 과정에서 정부가 대다수의 경제 주체, 특히 기업들이 고숙련 전략을 채택하
도록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이러한 점이 현재 대다수 국가들
이 직면하고 있는 정책적 난제 중의 하나이다 (Culpepper, 2003). 
38) 이는 기업이 일단 형성된 숙련에 대한 활용 혹은 (향상훈련과 같이) 교육훈련 투
자를 통한 숙련 수준 제고에 있어 결정적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양성
훈련을 통해 ‘통용가능한 숙련’을 형성하고자 할 경우 기업의 적절한 협력을 유도
하는 것이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Finegold (1999), Soskice (1994) 등에
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근로자 혹은 노동조합 등 근로자
의 집합적 발언이 갖는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오
히려 Culpepper (1999)는 독일에서 듀얼 시스템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기업의 기
회주의적 행동을 기업 내부에서 감시하는 직장평의회(work council)의 존재를 꼽
고 있다. 다만, 교육훈련 투자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숙련 근로
자의 실제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39) Crouch et al. (1999; 226)에서 인용된 Lawler et al. (1995), Regini (1996) 등의 연구
에 따르면 순수히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에 맡겨질 경우 한 사회 내에서 다수 기업
이 고숙련 전략을 체계적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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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통용가능한 숙련’에 대한 과소투자 문제와 관련하여, Booth and 
Snower (1996)의 주장과 같이 ‘분담금/지원금’(levy/grant) 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Culpepper (2003)는 분담금 제도
가 가능한 대안이긴 하지만 그것의 도입 자체만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동독이나 프랑스 지역으로 독일의 듀얼 시스템
을 도입하고자 했을 때, 상당수 사용자들이 도제 훈련생들을 저임금 근로자로
만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Culpepper, 2003), 훈련지원금을 일반숙련이 
아니라 기업특수숙련 혹은 고숙련자들에게 지출해 버리는 경우도 나타났다 
(Lynch, 1994).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특수숙련에 대한 교육훈련을 규제하는 것도 
성공적이지 못할 수 있다. 즉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돌아오지 않는 일반
숙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보다는 분담금만 납부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규제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관련하여 실질적 효과를 거
둘 수 없게 된다. 즉 통용가능한 숙련에 대한 투자가 밀렵의 위험을 갖고 있는 
한 집합적 협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업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
러한 협력 자체는 정부에 의해 강제될 수 없다.40) 따라서 핵심 문제는 규제의 
신설이 아니라 기업의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된다. 
  이에 따라 Culpepper (2003)는 ‘불확실성 하에서의 분권화된 협
력’(decentralized cooperation under uncertainty) 문제를 검토하게 된다. 다시 
말해 협력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개별 기업의 의사 결정이 타 기
업의 의사 결정에 의존하며, 참여 기업의 일정한 ‘임계 질량치’(critical mass)가 
확보되지 않는 한 소수의 협력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다수 기
업의 협력, 특히 분권화된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Culpepper (2003)는 먼저 분권화된 협력(decentralized cooperation)이 다음과 
같은 세가지 불확실성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행위 주체들 사이의 전략
적 상호 작용과 그 과정에서의 상대방 행동의 불확실성이라는 전략적 불확실성
(strategic uncertainty)의 존재. 둘째, 그러한 전략적 행동의 결과로 도달되는 균
형점들이 여러개 존재하는 복수의 균형점(multiple equlibria). 셋째, 각각의 균
형점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인
40) “국가는 협력을 강요할 수는  없다”, Culpepper, 2003: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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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혹은 분석적 불확실성(causal or analytic uncertainty). 이러한 불확실성은 
실제 협력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극복할 수 없는 내재적 불확실성의 성격을 갖
는다. 즉 다수 주체의 전략적 상호 행동이 대단히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특히 교육훈련
의 경우 투자 성과의 장기 회임성, 타 요인과의 착종성 등에 따라 분석적 불확
실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41) 
  이러한 상황에서 분권화된 협력이 이뤄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Culpepper (2003)는 우선 ‘유동층’(waverer)의 존재를 가정한다. 이들은 특정 의
사결정 결과(이 경우에는 다른 기업과의 협력 혹은 비협력)에 사전적으로 구속
되지 않고 어느 것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주체들이다. 이들은 또한 실
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고하게 되는, 각자에게 고유한 ‘참고 집단의 의사결정 
비율’(threshold value)을 갖고 있다.42) 
  아울러 이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순수히 개별적 과정이 아니며, 각자가 속한 
집단에서의 상호 작용 과정에 영향을 받는 집단적 극단화(group polarization)
의 특성을 갖는다. 이는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한데 모아 놓을 경우, 집
단 내 상호 작용의 결과 나타나는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 결과가 원래의 개인별 
의사결정 결과를 평균한 것보다 더 극단적인 값을 갖게 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
을 의미한다.43) Culpepper (2003)는 유동층의 의사결정을 협력적 방향으로 이
끌어 내기 위해 이러한 집단적 극단화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 즉 ‘전시와 설득’(demonstration and persuation)의 결합을 통해 분석적 
불확실성을 극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는 누구를 집단적 극단화의 대상이 되는 집단 속에 포함시킬 것
41) 물론 각각의 의사결정 주체들이 각자 행동의 결과에 대한 주관적 예측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오히려 그러한 주관적 예측과 집합적 결과 사이의 괴리 자체가 불확실
성의 영역이 된다. 
42) 이는 개별 주체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주체들의 의도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
에, 관찰 가능한 일정 범위의 주체들의 행동만 고려하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고려하는 주체들이 10명 있다면 이 중 몇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
라 자신의 선택을 결정한다. 그런데 각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하는, 참고집
단의 의사결정 비율(threshold value)은 각자에게 고유한 값으로 각자마다 상이한 
값을 갖게 된다. 
43) 예컨대 위험 기피자 집단의 평균적 의견이 개별 위험기피자의 의견보다 더욱 위험 
기피적으로, 위험 애호자 집단의 평균적 의견이 더욱 위험 애호자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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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가 된다. 만약 집단 내에 절대적인 비협력자를 포함시킨다면 집단적 극단
화의 결과는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절대적 비협
력자가 아니라, 의사결정 결과가 사전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유동층을 적절히 
구별해 내고, 다시 이들에 대한 전시와 설득을 통해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필
요하다.44) 따라서 Culpepper (2003)에게 있어 분권화된 협력을 유도하는데 핵
심은 유동층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다시 문제는 누가 협력 가능한 유동층인지를 구별해 내는 것으로 
된다. 이를 위해서는 누가 유동층인지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정보
는 ‘관계적 정보’(relational information), 즉 실제 상호 관계의 형성 혹은 유지 
과정 속에서만 확보될 수 있는 정보이다. 다시 말해 특정 주체가 협력적인지 
비협력적인지에 대한 정보는 그들과 관계맺기 전에는 절대로 파악할 수 없으
며, 외부 관찰자에게는 잘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적 정보(private 
information)의 성격을 갖는다. 
  Culpepper (2003)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는 민간 주체로부터 정부로 잘 전달
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정부는 민간 이해당사자들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이
해당사자들은 정부에 대해 자신들의 선호를 은폐하거나 정보를 왜곡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간 주체
들이 내부적 사적 정보를 쉽게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 담당자들은 그러
한 정보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Culpepper (2003)는 민간 주체들의 자발적 결사, 연합체
(association)가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 주체들이라고 주장한다. 특
히 사업자 단체가 그 대표적인 경우로, 이들은 개별 회원 기업들의 이익 대변
을 위해 자신의 회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별 
회원들은 개별적 및 집합적 이해의 극대화를 위해 은밀한 사적 정보를 제공하
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 단체들은 자신들에게 속한 이들 중에서 누가 
유동층인지 그리고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축적
44) Culpepper (2003)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로 동독에서의 Saxon Verbund 사례가 참
고될 수 있는데, 일반숙련에 대한 훈련 투자에 회의적인 중소기업 집단을 구성하
고, 이들 내에 긍정적 경험을 갖고 있는 대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교
육훈련 투자를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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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45) 따라서 정책 담당자 입장들이 유동층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
하는 창구로서 사업자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46)  
  Culpepper (2003)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지시명령적 규제와 네오코
포라티스트 접근이 모두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 개발 및 실행 
방식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지시명력적 규제는 국가가 협력을 
강제할 수 없으며, 더욱이 모두가 지시를 거부할 때 지시 거부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 제재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지 않다.47) 네오코포라티스
트 접근에서도 상호 작용의 결과에 대한 확정적 결론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
서 사회협약 등의 방식으로 이해당사자간의 거래가 성립될 수 없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48) 대신 Culpepper는 집단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의 연
합체들과 의사소통하는, 사회적 문제해결(social puzzling) 과정으로서 ‘내재적 
정책 결정’(embedded policy making)이 필요함을 강조한다.49) 
45) 물론 이러한 점이 현실적으로 가능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 단체와 같은 것들이 
dialogic capacity, 즉 내부적으로 축적된 정보를 외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개
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별 기업들이 굳이 자
신들의 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46) 사업자단체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Crouch et al. (1999)과 유사하다. 즉 Crouch et 
al. (1999)에 따르면 현재 지역 및 기업간 네트워크 등과 같은 시장 이외의 제도들 
모두가 변화의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글로벌화의 영향 등으로 개별 기업들이 숙
련 형성에 있어 ‘발언’(voice) 대신 ‘퇴장’(exit)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과 긴밀한 협력 하에서, 기업의 교육훈
련투자를 지원․촉진할 수 있는, 기술이전․공정개선․수출지원 등 타 서비스와 
연계된 공공적 개입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 기업과 상대적으로 밀착된 사업자 단
체나 신조합주의적 제도를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47) 즉 먼저 다수의 협력을 전제해야 협력하지 않은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거
두는데, 지시명령으로는 다수의 협력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재에 대
한 위협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48) 협약의 체결은 협약 결과에 대한 사전적 정보가 충분히 주어져 있을 때 가능하며, 
그 같은 정보가 결여되어 있을 때에는 구속력있는 협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 
49) 한편 이러한 방식의 설명이 갖는 이론적 장점으로 Culpepper (2003)는 합리적 선
택 이론의 과잉규정성(overdeterminacy)과 구성주의적 접근(constitutionalist)의 과
소규정성(underdeterminacy)이 모두 극복되는 점을 들고 있다. 즉 합리적 선택 이
론에서는 의사결정 주체들의 선택가능한 선택지들이 사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
에,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의 결과 나타나는 균형 자체가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문제
가 있다. 한편 구성주의적 입장은 의사결정 주체의 선호 자체가 상호 작용과정에
서 형성되는 것임을 강조하는데, 이에 따르면 특정 종류의 균형이 사전적으로 결
정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지만, 반면 모든 종류의 균형이 가능하다는 식의 지나친 
비결정성이라는 문제를 갖게 된다. 이에 대해 Culpepper는 한편에서 합리적 선택
에서와 같이 선택지(options)의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한편(예컨대 기업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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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의 협력’이 다양한 자본주의의 모델 사이에서 어떻
게 이뤄지는지와 관련하여 각각의 모델들이 각기 장단점을 갖는다고 평가한다. 
우선 조절 시장 경제(CME, Hall and Soskice, 2001)의 경우, 이미 경제 내에  
각자의 입지를 확고하게 구축한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협력에 필요한 사회적 
문제 해결 과정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관계자들
이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다른 주체들과 협력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
로운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도 그러한 경험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자유 시장 경제(LME)의 경우에는 사전에 확고한 입지를 구축한 이
해관계자들이 없다는 점이 새로운 협력을 이끌어 내고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집단 자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전략적 상호 작용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점 때문에 새로운 협력에 대
한 대화의 장 자체를 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LME의 경우에는 ‘부담
없는 대화’(cheap talk)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적 협력의 수준을 끌어 올리는 것
이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분권화된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도 사회로부터 독립
된, 자율적 정책 결정 모델로부터 사회 이해관계자들과 깊숙이 연관된, 내재적 
정책 결정 모델(embedded policy-making model)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
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관계적 정보(기술적 정보가 아
니라)를 확보해야 하며, 그를 위해 강력한 조정 능력을 갖춘 민간 이해관계자 
집단과 연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를 바탕으로 사적 정보에 
기반하여 개발되는 정책들이야말로 실제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정책들이 될 
것이다.50) 
편익 분석 결과 어떤 경우에도 선택될 수 없는 선택지가 존재), 구성주의적 입장
에 따라 선택지 자체가 바뀔 수 있다(social puzzling을 통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
는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앞서 Thelen (2004)의 주장과 유사하지
만, 주체의 선택 문제를 보다 강조하는 점에서 다소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
다. 
50) “가장 효과적인 기업 지원 정책은 기업과 함께 개발된 정책들이지 기업들을 위해 
개발된 정책이 아니었다”(Cook and Morgan, 1998: 154, Culpepper, 2003: 19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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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실증 연구를 위한 이론 틀의 모색
1. 신제도학파 숙련 형성 체제 논의의 특징과 시사점  
  이 글에서는 숙련 형성에서 시장과 비시장적 제도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신제도학파의 주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신고전파 인적자본 이론의 한계를 검토하였으며, 신제도학파 
숙련 형성 체제 논의의 기본적 특징들을 자본주의 다양성 논쟁 등의 맥락 속에
서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숙련 형성 체제 논의에서의 주요 논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숙련 형성에서의 시장적 메카니즘과 비시장적 제도들 사이의 내재적 
연관성에 대한 강조를 들 수 있다. 이는 다시 숙련 형성 문제를 보다 깊이 이
해하기 위해 폭넓은 학제적 접근(overarching interdisciplinary approach, 
Brown et al., 2001)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시장 자체가 비시장적 제
도들을 요구하고 나아가 숙련 형성에서 시장 실패가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상황
에서, 숙련 형성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해서는 숙련 형성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대한 폭넓은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숙련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권력 그룹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된 이해관계자들의 선택 가
능성을 얼마나 넓게 바라보는가, 나아가 제도의 생성․변화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기능주의적 혹은 역사주의적 입장으로의 분
화가 발생하게 된다.51) 그러나 합리적 행위자에 기초한 설명은 제도의 형성 및 
발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역사적 요인들의 우연적 교직 만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즉 모든 역사와 제도가 우연적 상황의 소산으로 설명되는 문
제점을 피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자칫하면 구조가 주체에게 부과하는 제약의 존재를 간과
51) 즉 구조와 주체의 관계에 있어 주체의 선택 가능성을 제한적인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는 Hall and Soskice (2001) 등의 기능주의적 설명으로, 반면 구조 자체에 대
한 주체의 개입 가능성을 폭넓게 바라보는 경우는 Thelen (2004), Harrigel (2005) 
등의 보다 역사주의적 설명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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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현재 존재하는 제도들로부터 당초의 의도를 역추론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선택에 대한 제약으로, 
합리적 주체의 선택을 제약 하에서의 상대적 자율성으로 이해하는 것을 전제
로, 제도의 생성과 변화 과정에서 사회적 집단들이 전략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52) 
  셋째로, 제도적 요인들의 상호 보완성 혹은 긍정적/부정적 되먹임((feedback) 
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즉 시장과 비시장적 제도들의 연계에 대해 단순
히 여러 요소들을 나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사이의 상호 연관 및 
보완적 관계, 그에 따른 시스템 차원의 안정성 혹은 불안정성을 설명해야 한다. 
이는 나아가 숙련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거나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요소들의 상호 작용 메카니즘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함을 함축한다. 동시에 이러한 상호 작용 메카니즘이 관련 이해관계
자의 합리적 선택, 그리고 역사적 제약 조건을 통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숙련 형성 체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의 숙련 형성 및 활용과 관련하
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숙련 형성의 문제를 자본주의의 고유한 
모델 혹은 생산 체제의 특수성과 연관시켜 이해하는 것이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관점의 확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숙련 형성 체
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미시정치적, 동학적 분석이 중요하다는 점도 
숙련 형성의 문제를 단순한 법적, 행정적 개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성
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에서도 숙련 형성에 대한 이론적 발전을 모색하는 데 있
어 주의해야 하는 점들이 존재한다. 특히 각국 숙련 형성 체제의 발전을 각자
의 독특한 상황 속에서 설명하는 것이 일반화의 오류를 피하는 데에는 효과적
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각각의 상황들을 단순히 사후적,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칠 수 있다. 그 결과 다양한 사례들 속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
적 함의를 추출해 내지 못한 채 다양한 상황에 대한 유형화의 범람만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분석과 그에 기초한 정책 대안의 
모색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다양한 상황들의 특수성들만이 일방적으
52) 물론 이 과정에서 외부로 드러나는 것 이외에 은폐된 실제의 이해, 의도와 결과 
사이의 괴리 가능성, 관찰 가능한 단기적 이해와 추측 가능하지만 불투명한 장기
적 이해 사이의 차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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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강조된다면 그러한 다양한 상황들의 보편적 발전 방안의 모색이 사실상 무
의미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신제도학파의 제도적 특수성에 대한  
강조 경향을 생각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기존 논의의 이론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해
야 하는 이론적 쟁점들이 존재한다. 특히 숙련 형성 체제의 동학적 발전에 대
한 이론적 분석틀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몇가지 점들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숙련 형성 체제의 실증적 분석에 필요한 핵
심적 개념들이 보다 분명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검
토하며 글을 마치게 된다. 
2. 이론적 쟁점에 대한 추가적 검토 
  앞서 살펴본 숙련 형성 체제 논의에서 추가적으로 짚어 봐야 할 점들로, 첫
째, 자본주의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이론적 이해, 둘째, 시스템의 동학적 변화
에 대한 이해에서 헤게모니 개념이 갖는 함의, 셋째, 동학적 변화 과정에서의 
합리적 주체의 역할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 자본주
의 수렴 논쟁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으로 각국 자본주의의 동태적 발전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 대한 이해이다. 우선 Streeck 등과 같이 자본주의의 다양성
을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 그러한 입장이 한편에서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
한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Strange, 1997).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 자본의 영향
력 확대, 다국적 기업의 활동 범위 확대와 상호 침투 등으로 각국 국민경제의 
내적 통일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각국 자본주의의 다양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떤 실천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지적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경제 글로벌화의 진전으로부터 
각국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즉 “대홍수가 임박한 가운데 어떤 집의 지붕이 잘 관리되
고 있는지” (Strange, 1997) 논의하는 것이 태평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쓰나미
로 인해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의 대부분 건물이 무너진 와중에서도 이슬람 사원
은 유지되었던 점으로부터 최근 지어진 건물들의 문제점을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글로벌화의 파고는 모든 국가에 동일한 영향을 가져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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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오히려 각국의 선택에 따라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것이며, 각국에 대한 
영향 또한 각국의 고유한 사회적 제도적 틀을 통해 변화될 것이다.53) 그렇다면 
글로벌화의 진전 속에서도 각국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과연 각국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것이 각 자본주의의 차
별성만을 두드러지게 주장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는가? 오히려 그러한 차별성
에 대한 강조가 현실적으로 관철되는 자본주의의 ‘동형화’(isomorphosis) 현상
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가? 즉, 자본의 목표가 보다 더 높은 이윤의 추구라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자본이 지속적으로 다른 자본의 ‘상대적 
잇점’(comparative advantage)을 모방해 나가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과정에서 동형화가 지배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지는 않을까? 그러
한 상황에서 차별성에 대한 강조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은 자본의 동형화 과정, 혹은 모방 과정이 하
나의 단일한 유형으로 모든 자본이 수렴하는 것을 결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모든 자본이 하나의 단일한 유형으로 수렴하는 것은 곧 개
별 자본이 새로운 수익의 ‘틈새’(niche)를 발견하는 것을 봉쇄할 것이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해 모든 개별 기업이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동일한 방
식으로 생산을 조직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혁
신 자체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개별 기업은 새로운 수익의 
기회로서 이제까지 포착하지 못한 틈새, 즉 금융 혹은 생산 혹은 시장 등등에
서의 새로운 차별성을 부단히 찾아나가며 그 과정에서 다른 자본과 구분되는 
자신의 고유한 ‘상대적 잇점’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는 개별 자본의 변화 
과정에서 다른 자본의 장점을 쫓아가는 동형화와 동시에, 부단한 ‘이형
화’(heteromorphosis)의 추구가 존재할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이 과정은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나아가 사회 전반에서도 제도적 동형
화와 이형화가 교차되어 나갈 것임을 함축한다. 즉 개별 자본의 동형화 과정이 
사회적 제도의 이식을 수반하는 한편, 이형화 과정에서 다른 사회와 차별화된 
사회적 제도의 발전이 유도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실제 자본주의의 역사는 개
별 자본에서의 동형화와 이형화의 교차 과정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별적 행
53) “글로벌화는 순수히 경제적 결정론적 과정이 아니며 부분적으로 국내 공동체의 선
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Boyer, 2003: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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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집합적 결과로서 또한 사회 차원에서의 동형화와 이형화의 교차 과정일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한편에서 Boyer (2003), Jürgens (2003) 등의 ‘혼합화’ 주장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혼합화 주장은 특정 유형으로의 
수렴 주장에 대한 현실적 문제제기로는 설득력을 갖지만, 왜 그러한 혼합화가 
자본주의하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다. 반면 현실에서 관찰되는 혼합화 현상을 동형화와 이형화의 교직에 대한 구
체적 사례로 바라본다면 그러한 현상의 동학적 의미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의 속성상 다른 자본의 경쟁상 
우위를 끊임없이 모방하는 한편, 자신에게 고유한 경쟁상 우위를 창출해 나가
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혼합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은 숙련 형성 체제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숙련 형성 체제의 동학적 변화에 대한 이해에 있어, 헤게모니
(hegemony) 개념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숙련 형성 체제의 시스템 차
원에서의 안정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즉 현실에서 나타나는 
숙련 형성 체제의 안정성은 확고부동한 안정성, 혹은 신고전파적 의미에서의 
‘균제 균형’(steady state equilibrium)으로 이해될 수 없다. 신고전파적 균제 균
형은 앞서 Soskice (1993b)의 설명에서 보았듯이 외생적 충격이 없는 한 현재의 
균형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된다. 그러나 현실의 자본주의는 갈등하는 
사회세력 사이의 상호 작용에 기초해 있으며, 근본적 내재적 불안정성을 전제
로 한다. 현실의 자본주의는 지속적 불안정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러
한 불안정성은 외생적 충격이 아니라 내재적 갈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고전파적 균제균형이 ‘반석 위에 놓인 집’이라면, 자본주의 현실
에서의 제도적 균형은 ‘흔들리는 모래 위에 놓인 집’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
렇다면 문제는 그러한 ‘불안정성 위에서의 안정성’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의 문제이다. 즉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한편에서의 정합성과 다른 한
편에서의 비정합성의 공존, 한편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안정적 균형으로 
회귀하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동일한 의미에서의 개별적 합리적 의사결정이 
제도의 불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불안정적 요소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시스템 차원에서의 안정성이 보장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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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헤게모니 개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헤게모니에 대한 정치학적 설명에 따르면, “제도, 이데올로기, 관
습, 도덕, 행위자 등으로 구성된 유기적 복합체로서... 사회 내에서 포용적이며 
보편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도그룹이... 피지배그룹의 이익과 
요구를 형성함에 필요한 정치적 지적 도덕적 지도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힘과 동의, 지배와 도덕적 지도의 배합을 통하여 행사”(최장집, 1984: 26)된다. 
이 글의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헤게모니적 실천이 포용적이며 보편적 
세계관을 전제로 힘과 동의를 결합시켜 행사된다는 것이다. 
  즉 숙련 형성 체제의 각 요소들이 지속적 불안정성에 노출되면서도 시스템 
차원에서의 균형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각 요소들의 요구를 포용하는 동시에 
지배그룹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강제와 동의가 독특하게 결합된 헤게모니적 실
천의 존재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혹은, 지배그룹의 헤게모니적 실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되는가가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좌우하게 된다.54) 즉 현실에
서의 시장 경쟁은 끊임없이 지배그룹과 피지배그룹 모두를 새로운 경제적 상황
에 직면하게 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불안정성에 대해 새롭게 포용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동의와 강제를 적절히 결합시켜 지도력을 관철할 수 있는지에 따라 
기존 시스템의 유지 혹은 혼란, 나아가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진화 혹은 단절적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헤게모니 개념의 도입은 ‘시혜적 제약’의 성립과 적용에 대한 
설명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 Streeck의 ‘시혜적 제약’ 개념에 대해 Wright 
(2005)는 ‘누구를 위한 제약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특정 종류의 제약이 갖
는 성격이 그것을 강제받아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전혀 다르게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는 제약의 형성 및 실행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
제로, 과연 어떠한 사회적 맥락 하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시혜적 제약을 부
과할 것인가 하는 점이 또 하나의 정치적 이슈가 된다.55) 따라서 문제는 기업
54) 이에 대해 Thelen (2004: 32)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도적 변화 과정에서의 권
력의 역할을 강조하는 권력-배분적 관점을 수용하여 국가가 ‘규제 체제’(regulatory 
regime)를 형성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주변적 집단과의 지
속적 재교섭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Thelen 
(2004)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글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변적 집단과의 
재교섭 과정까지 포함하여 ‘규제 체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할 경우, ‘역사적 
블록(historical bloc)의 헤게모니’라는 관점이 보다 유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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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약에 대한 기획, 혹은 기업과 근로자가 상호 
장기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혜적 제약에 대한 모색이 중요하며, 장기적
으로 그러한 시혜적 제약 자체가 새로운 헤게모니로 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될 것이다.56)  
  또한 지배적 그룹의 헤게모니적 실천이라는 개념은 숙련 형성 체제의 내부적 
다양성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를 가능케 한다. 즉 Hollingsworth and Boyer 
(1997)가 주장하듯,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생산 시스템의 상이한 요소
들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량 생산 방식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전문화
된 기계 등에서의 장인적 생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숙련 형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한편에서 포드주의적 반숙련 인력이 요구되는 다른 한편
에서 소품종 생산에 적합한 장인적 숙련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사회를 특정한 하나의 숙련 형성 방식으로 모두 특징짓는 것
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러한 다
양한 숙련 형성 방식 중 어떤 것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다양한 숙련 
형성 방식들이 어떻게 서로 접합되는지, 그러한 접합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
지되고 어떻게 불안정적 상황에 노출되는지 하는 점들이다. 이는 나아가 효율
성 혹은 형평성 측면에서 헤게모니적 숙련 형성 방식보다 ‘바람직한’ 방식이 
존재하여도, 그것이 지배적 방식의 종속적 방식일 뿐이거나, 종속적 방식의 한
55) 따라서 Wright (2005)에 대해 Streeck (2005)이 ‘기업이 모든 제약을 거부한다’는 
가정 하에, 비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시혜적 제약이 ‘기업 모두의 발전을 위한 것’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맥락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기업을 가장 단
순하게 이윤극대화를 위한 하나의 주체로 설정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현실적 상황
을 고려하면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집단과 그로 인한 비효율성의 존
재도 관찰할 수 있다(Leibenstein의 소위 X-비효율성). 이는 기업도 내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비경제적 논리에 따른 사회적 제약을 수용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현실에서 기업 스스로 개별적 이윤 극대화를 위해 제약을 
수용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한다(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보호
를 위한 특허권 등). 따라서 문제는, 시혜적 제약이 어떤 논리에 기초하는가가 아
니라, 그것이 누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그러한 제약을 누가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 등이 될 것이다. 
56) 한편 이는 Streeck이 시혜적 제약을 비경제적 논리와 연관시키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과 연관된다. 즉 Streeck의 주장이 경제적 합리성의 내재적 한계를 지적
하는 것으로 분명히 타당하지만, 동시에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사회적 제도의 
설계가 과연 불가능한지 하는 의문이다. 다시 말해 Streeck의 주장이 지나치게 사
회적 제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여지를 좁혀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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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러한 방식의 가능성에 대한 과대평가가 곤란하다는 
점도 함축한다. 
  헤게모니 개념에 대한 고려는 세 번째 문제, 즉 소위 ‘행위자 위주의 기능주
의’(actor-centered functionalism)의 이론적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포함
한다. 기능주의적 입장에 대한 비판은 두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우선 시스
템 자체의 정합성(coherency)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 문제이다. 예를 들어 
Harrigel (2005)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일본과 독일 경제가 완벽한 정합성을 갖
고 있지 않으며, 무수한 비정합적 제도들과 관련 주체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다. 다음으로 제도들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이 합리적 행위자 위주 설명에서 가
정하는 바와 같이 사전의 의도적 체계적 기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Thelen (2004)은 현재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들이 당초 그것을 만들어 
낸 주체들의 주도면밀한 기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회 세력 사이의 부단한 
갈등과 협력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지적들이 중요하고 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해 봐야 하는 문제는, 현재의 역할로부터 특
정 제도의 출현을 소급하여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역
할로부터 특정 제도의 ‘재생산’ 혹은 ‘유지’를 설명하는 것도 불가능한지 하는 
점이다. 즉 제도의 출현과 제도의 재생산을 설명하는데 있어 제도의 기능이 갖
는 역할이 구분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 현재 존재하는 제도가 (그 출현
의 이유를 차치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현존하는 이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
지 않는다면 과연 제도 자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혹은, Thelen (2004)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도에 대한 사회세력간의 ‘지속적 (재)교섭’이 존재한다고 
할 때 그러한 재교섭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이뤄지는가? 
  또한 의도와 결과 사이의 괴리 가능성, 그리고 제도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의 
지속적 교섭이 갖는 현실적 중요성을 이해하여도, 합리적 행위자들이 의도된 
결과를 얻기 위해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닌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Thelen (2004)과 같이, 경로 의존성을 (과거로부
터의) 제약으로 이해한다면, 동시대적 정보 제약을 (현재에서의) 제약으로 이해
할 수 있지 않을까? 
  즉 합리적 행위자는 현실에서 이중의 제약, 즉 과거로부터의 역사적 제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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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적 정보 제약57)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이중의 제약 하에서 최적의 선
택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58) 즉 합리적 행위가 ‘모든’ 정보가 아
니라 ‘가능한’ 정보에 입각하여 이뤄지는 한, ‘가능한’ 정보와 ‘현실’ 사이의 괴
리로 인해 의도와 결과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 불가피하
다. 그러나 모든 주체들이 그러한 괴리를 가능한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리고 특정 의사결정의 성공 혹은 실패를 논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 정보를 
확보했는가 그리고 가능한 정보를 얼마나 제대로 활용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는 점에서, 합리적 선택이 갖는 분석적 중요성은 여전히 높다고 해야 할 것이
다.59)
  이러한 점들에 대한 의문은 이론적으로는 제도의 형성․유지․변화 과정에서 
합리적 주체의 역할에 대한 反기능주의적 비판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게 한다. 
이러한 재검토는 실천적으로 특히 ‘후발자의 잇점’을 누리고 있는 후발 산업국
가에서 제도적 변화를 어떤 관점에서 추진할 것인가와 연관된다. 이들 국가들
에서는 선진국에서 이미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제도들을 벤치마킹하는 경
우들이 많이 나타난다. 경우에 따라 효과적으로 작동하거나 큰 성과를 내지 못
하는 경우들이 있을 테지만, 여하튼 후발 산업국가의 제도적 변화 과정에서 이
해관계자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사회의 제도적 
진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기능주의적 설명이 효과적인 경우들이 존재하는 것으
로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사전적, 의식적으로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는데 있어 Culpepper (2003)
57) 이는 Culpepper (2003)의 전략적 불확실성, 다중의 균형점, 분석적 불확실성에 대
한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58) 즉 합리적 행위자들이 각자 선호의 글로벌 극대값(global maximum)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약 하에서의 국지적 극대값(local maximum)을 찾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
다. 이 경우 제약의 성격 혹은 범위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사후적으로 국지적 극
대값이 실제로는 극대값이 아닌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와 별개로 합
리적 행위자들의 극대화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적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물론 구성주의적 입장에 따라 선호나 제약 자체에서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변화가 합리적 행위자들의 외부에서 주어지거나, 내생적 과정을 통해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적 개입이 선호나 제약의 변경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59) 이에 대해 Streeck (2005)은 ‘기능주의적 제도주의’(functionalistic institutionalism)
의 포기와 ‘제도주의’(institutionalism) 자체의 포기는 구분되어야 하며, 기능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모든 제도와 상황을 역사적 설명으로 환원시키는 ‘역사적 기능
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sim)로 나아가는 것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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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의가 시사적일 수 있다. 즉 협력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어떻게 협력을 의도적으로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미시적 정치적 관계에 대
한 논의로부터 보다 효과적인 정책적 접근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물
론 Culpepper (2003)의 논의도 비판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즉 정부와 개별 기
업이 정치적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과 사업자 단체가 정치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자 단체와 정부도 정치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업자 단체가 사적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으며, 나아가 확보된 사적 정보가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60) 
  이상의 문제점들은 Culpepper (2003)의 논의에서 드러나는 취약점을 잘 보여
준다. 즉 현실의 사업자 단체는 그 내부에서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개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치적 복합체이며, 회원 기업과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훨씬 복잡한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업자 단체와 특
정 주제에 대해 적절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도, 사업자 단체가 회원 기업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 개발 등에 있어 사업자 단체를 적절한 매개체로 활
용함으로써 ‘내재적 정책 결정’(embedded policy making)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럼 숙련 형성 체제의 변화 과정에 미시정치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은, 관련 
주체들의 이해 관계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설계 자체를 넘어서서 실제 
실행에 이르도록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60) 예를 들어 회원 기업들이 집합적 이해가 개별적 이해와 부합하는 수준에서만 정보
를 제공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은폐한다면 사업자 단체가 사적 정보를 
확보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업자 단체 또한 독자적인 이해를 갖는 정
치적 개체로서 궁극적으로는 회원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단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특히 사업자 단체의 내부 구
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동들을 취할 경
우, 회원 기업의 이해와 사업자 단체의 이해의 괴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그 
결과 사업자단체와 연관된 정책 개발이 사업자단체 혹은 사업자단체 내부 성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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